
중국, 태양광산업 구조조정 “시동”
국무원, 인수·합병·파산신청 장려 … 정부지원 줄이고 사업확장 규제

중국 정부가 공급과잉에 빠진 태양광 패널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태양광기업의 인수·

합병과 파산신청을 장려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월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12월19일 태양광 패널 시장의 공급과잉과 높은 해외시장 의존도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앞으

로 <파산 매커니즘>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은 정부 지원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정부가 지역 태양광기업을 지원하는 일을 금지하고, 폴리실리콘

(Polysilicon)이나 태양광 패널에 대한 사업확장을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러나 태양광기업이나 공장폐쇄를 유도할 구체적인 방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앞으로 관련 조치가 마련되면 태양광기업 덕에 세금수입, 고용창출,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려온 일부 지방정

부들이 반발할 것이라고 WSJ는 예상했다.

2009-2011년 설비확장에 투자해온 중국 태양광기업들은 부채는 늘어난 반면, 매출은 감소해 이자를 지불하

기도 버거운 상황에 처해 지방정부와 은행이 관련기업들의 부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청정에너지기업 전문 분석기업인 GTM리서치의 분석가 시암 메타는 “중국 태양광기업이 설비용량을 줄이거

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태양광 시장이 최소 2014년까지 공급과잉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

라고 전망했다.

또 2012년 초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중국이 경쟁력 없는 태양광기업들을 계속 지원하면 잘 자리 잡은 태

양광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21>


